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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임성호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원장,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뜻 깊은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게 되어 기쁩니다.저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은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에버트재단처럼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온 기관들과

공동주최자로 역할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후원기관인 프레시안과

한겨레평화연구소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들,그

리고 특히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와 밀접히 연결된 주제들에 대해 천착해왔습

니다.1976년 설립 이래 인간복지,사회정의,세계평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특히 2005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패러다임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학술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복지국가에 대한 새로

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에

서 찾는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는 글로벌 시대에 조응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추

구하고 그 방향을 시민사회의 성숙에서 찾는 저희 연구원의 목표와 잘 부합합니

다.

저는 특히 이번 심포지엄의 부제에 들어있는 “시민참여형”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그 동안 우리는 너무도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젖어있었습니다.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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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한 덩어리로 붙어 하나의 단어가 되었고 당연히 국가는 복지를 책임져야

하고 복지는 국가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물론 국

가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은 오늘까지 인류사회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국가주도

형 복지국가 모델이 인간존엄성을 지키고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시키고 사회갈등

을 흡수한 그 역사적 공헌은 심대합니다.그러나 국가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은 근

래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시대 맥락이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물질주의

사회에서 탈물질주의 사회로,절대주권국가 사회에서 글로벌 사회로 전환함에 따

라 국가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이 과거에 누리던 높은 적실성을 점차 상실하고 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크게 줄었습니다.또한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

대를 맞아 막연한 불안감,불만감,불신감을 갖고 사는 국민은 어떠한 국가정책에

도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대안적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과도하게 국가만

쳐다보는 의존심에서 벗어나 무언가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오늘 심포지엄이 내

걸고 있는 “시민참여형”복지 모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하고 참신합니다.

결국 시민사회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시민사회가 이니셔티브를 취

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해 스스로를 돕는 공동체주의 방식이 대안적 복지 패러다

임으로 유망하게 보입니다.시민사회 중심의 공동체주의가 보다 큰 우선순위를 받

고 기존의 시장 중심적 자유주의,그리고 국가주의를 조화롭게 이끌 경우 새 시대

에 적합한 대안적 복지 패러다임이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우리의 과

제는 이러한 시민참여형 복지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과 모습을 띠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통해 건설될 수 있을지 강구하는 것입니다.오늘 심포지

엄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러한 과제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학에 부설된 기관입니다.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본령으로 하지만

그 교육과 연구는 사회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회적 실천을 전제로 해

야 합니다.대학 교육과 연구가 개인적 출세나 물질적 이득만 목표로 하거나 실천

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공허한 담론에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사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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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지향하고 사회적 실천을 전제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장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대학이 이러한 장에 동참할 때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기해지

고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의구심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학술기관입니다.학술기관은 고정된 이념 틀에 매여 일방적 주장만

외쳐선 안 됩니다.누구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개방된 자세로 지식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추구해야 합니다.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분단과 복지는 경직된 이념적

사고에 희생되기 쉽고 또 현실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분단과 복지처

럼 중요한 주제들이 이념대결의 한 가운데에 놓이는 순간 논의는 교착에 빠지고

생산적인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오늘 심포지엄이 분단과 복지 담론을 경직된 이

념대결의 늪에서 구해 진지하고 개방적인 숙의(deliberation)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사말이 너무 길었습니다.다시 한 번 주최,후원,주관 역할을 맡아주신 기관과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바쁘심에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모든 발표와 토론 들으시고 직접 토론에도 참여하셔 유익한 시간 갖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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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분단과 복지’국제심포지엄 참석자 여러분!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을 대표하여 국제심포지엄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게 되

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평화군

축센터 및 경희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는 참여

연대 및 관련단체와 오랜 관계를 맺어왔으며,이번 행사도 함께 기획하고 주최하

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해주신 프레시안과 한

겨레평화연구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사회,정치에 있어서 중대하면서도 까다로운 주제인 ‘한

반도 분단과 한국형 복지국가 확대 필요성의 관계,그리고 분단국가가 외부의 위

협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방법’을 분석하고 논

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일본,스웨덴,미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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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비교하고 논의할 것입니다.각국은 복지와 사회정의,자본주의에 대한 통제,

국내 및 군사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각자 다른 경로와 접근법을 추구해왔습니다.

저는 독일과 유럽의 진보적,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에 도

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화두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분단과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한국형 복지국가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적 정치ㆍ사회ㆍ언론 세력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한

국이 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첫째,북한의

군사공격을 막기 위해 군비지출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둘째,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에 들어갈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셋째,그리스,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위기국가’의 전철

을 밟지 않기 위해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습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굳건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국방예산을 감축 또는 적어도 동결할

여지가 충분하며,보편적 복지국가가 제공할 양질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

금이나 기부금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둘째,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경

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통일이 이루어진다면,설령 매우 급작스럽게 이

루어진다 하더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한국의 복지제도 및 기타 규제를 즉시 북한

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는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북한지역 주민들

에게는 비록 처음에는 임금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남북의 생활수준은

점진적으로 수렴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셋째,복지포퓰리즘이라는 주장 자체가

포퓰리즘입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높은 보장수준을 갖춘 보편적 복지와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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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정의와 통합의 수준이 높은 사회는 국내외의 분열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습

니다.

경험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높은 수준의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폭력과 범죄를 감소시킵니다.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이념적 갈등의 극복

은 통일과 지역간 통합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독일의 사례는 내부적 갈등,특히

반공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면 통일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

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두 가치 측면에서 독일 진보세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째,북유럽 국가들은 열린 사고를 가진 사회,즉 진보적 사회를 높은 수준의 사

회정의 및 경제적 경쟁력과 결합시켰습니다.둘째,국제협력과 예방적 분쟁해결,

다자주의와 지역통합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시민세력(civilianpowers)’의 역할

을 담당했습니다.제2차 세계대전의 만행과 홀로코스트에서 교훈을 얻은 전후 서

독/독일은 냉전 40년 동안 핵전쟁으로 인한 소멸의 위협 속에서도 북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고,현재는 ‘시민세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가 같은 길을 걷길 바랍니다.한반도 분단이

앞으로 한동안 지속되더라도 ‘시민세력’의 공동체를 형성하길 바랍니다.시민세력

또는 평화국가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내적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이며,한국의 진보세력,나아가 한국사회를 위한 중대

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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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저희 참여연대는 2011년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

고,올해에는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이 뜻 깊은 심포지엄의 성사는 경희대 인류

사회재건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의 협력과 지원이 없으면 불

가능한 일이었기에 임성호원장님과 크리스토프 폴만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후원해주시는 한겨레평화연구소와 프레시안의 여러분들께도 진정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제가 열렬히 환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간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과제,즉 복지와 평화문제를 함께 접합

하는 시도를 우리가 처음으로 착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지금 한국 사회는 12

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복지문제가 가장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이를 둘러싼

토론이 활발합니다.이런 열띤 분위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에 관심을 갖고,보편적 복지를 꿈꾸도록 만들었습니다.지난 사반세기를 돌아본

다면,정말 감동적인 역사의 진보입니다.

그러나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복지문제를 평화와 결합하지 않는다면,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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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복지사회는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참여연대

는 지속적으로 복지와 평화를 함께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지

만,이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거기에다가 까다로운 남북문제

나 평화문제는 선거전의 정쟁을 위해 이용되었지만,마지막에는 늘 화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이유로 공약에서 밀려났습니다.이런 점에서 우리 심포지엄은 이 주요한

과제에 부응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그러기에 이 심포지엄은 귀중한 기

회이자,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는 토론 자리입니다.선두적인 싱크탱크를 자임

하며,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이론과 담론을 앞서서 제기하였던 저희

참여사회연구소가 ‘평화와 복지’에 대한 놀라운 토론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오신 독일에서 오신 기외르기 스첼 선생님,스웨덴의 스벤

호트 선생님,일본의 스미자와 히로키 선생님,호주의 웨슬리 위드마이어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김동춘 선생님의 참가에 고마움을 전합니다.이 분들의 참여는 우

리에게 인습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찰을 자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여

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슬로건처럼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꿈꾸는 평화가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평화와 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달려와 머리를 맞

댄 모든 참가자들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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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Christoph Pohlmann / Resident Representative, FES Korea Office

Dear participant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vision and 

Welfare',

It is a great pleasure and honor to welcome all of you to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on behalf of the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other co-organizers of this 

conference: The Institute for Participatory Society, Social Welfare 

Committee and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SPD as well as 

Kyunghee University. FES Korea has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PSPD and its affiliates, and as always, cooperating with you in planning 

and organizing this conference has been an enriching endeavor. 

Furthermore, I would like to thank the Hangyoreh Peace Institute and 

Pressian for supporting the symposium

This conference aims at analyzing and initiating a debate on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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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but also very difficult topic in Korean society and poli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need to expand the 

Korean welfare state as well as, furthermore, how a divided state can be 

become a peaceful and socially just state despite perceived external 

threats.

In order to draw conclusions for the Korean situation, we will 

comparatively discuss country cases of Germany, Japan, Sweden and the 

US. Each of these societies have pursued different paths and approaches 

concerning their dealing with welfare/social justice, regulation of 

capitalism and with respect to their policies of internal and military 

security. 

From a German and European progressive, social democratic perspective, 

I would like to develop some theses which might also be helpful for the 

discussion at the symposium:

1. The ongoing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volatile 

inter-Korean relationship should not preclude the expansion of the South 

Korean welfare state.

So far, conservative forces in Korean politics, society and media have 

argued that South Korea cannot afford a universal, Western 

European-style welfare state for three principal reasons. First, because 

South Korea needs to focus on military spending in order to be able to 

fend off any military attack from the DPRK. Second, because the state 

should limit it expenses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costs of Korean 

unification at any time. Thirdly, it is argued that Korea needs to avoid 

“welfare populism” in order to not to end up like the Southern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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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countries” like Greece, Portugal, Italy and Spain.

These arguments do not hold in international comparison. To make it 

short, countries like Germany and the Scandinavian countries show that 

one can maintain a credible military defense posture and combine it with 

a universal welfare system. In Korea, there is sufficient room for some 

reduction or at least freeze of the defense budget as well as raising taxes 

and contributions in return for better social services of a universal welfare 

state. Secondly, on Korean unification, Korea can learn from the German 

case. In the event of unification – even in the unlikely event of a 

sudden one – Korea does not need to transfer its welfare system as well 

as all other existing regulations to the North immediately like Germany 

did. Korea can do it step by step and focus on providing jobs for their 

fellow Northern Koreans, even if it is cheap labor at the beginning. This 

would reduce the costs of unification enormously and lead to a gradual 

convergence of living standards in North and South. Thirdly, the 

argument of welfare populism is populist itself. Again, there is a 

sufficient number of countries which combine universal welfare with high 

coverage rat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2. A society with a high degree of social justice and social cohesion is 

better prepared to overcome internal and external divisions.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a high degree of social justice and social 

cohesion in a society leads to increasing happiness of the population as 

well as decreased violence and crime. Furthermore, overcoming social and 

ideological conflicts is important in order to be prepared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German case shows that only if 

internal conflicts, particularly between conservative anti-communists and 

progressives are overcome, a society is ready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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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urope, the Scandinavian nations have been inspirational for German 

progressives in at least two dimensions: First, because they combine 

open-minded, in this sense liberal societies with a high degree of social 

justice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Secondly, because they are “civilian 

powers” with respect to their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emphas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ventive conflict resolutio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 integration. Having learnt out of its horrifics deeds in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Holocaust, post World War II (West) Germany has 

arguably developed in the same direction and has now become a civilian 

power itself, despite the constant threat of total elimination in a nuclear 

war during the 40 years of the Cold War. 

This is what I wish for Korea and the entire region of Northeast Asia as 

well: To develop into a community of civilian powers, even i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persist for some time to come. To 

understand the domestic requirements of how to become a civilian power 

– or a peace state, including creating a socially just society, is the 

objective of this symposium as well as an important and noble task for 

both Korean progressives and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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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독일: 통독 과정에서 복지국가 실현과 

유럽통합에서 독일의 역할

기외르기 스첼 /오스나브뤼크대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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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Germany: 

Case study on realizing a welfare state as a divided 

nation and the role of European integration

György Széll / Professor Emeritus, 

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Osnabrück,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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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스웨덴: 완벽한 복지국가? 

스벤 호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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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den: 

An impeccable Welfare State?

Sven E. Olsson-Hort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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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2 - Full Text

An impeccable Welfare State?

Sweden between war and peace–and Korea…

Sven E. Olsson-Hort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economy determines elections these days… Reforming the 

chaebol is an extremely difficult job because it has to change 

Korea Inc.’s growth model of the past 50 years. .. If these 

business giants were responsible, law-abiding corporate citizens, 

like their Swedish counterparts, the public outcry would be 

quieter.” 

The Korea Times Oct 13-14th 2012  

Introduction: warfare/welfare

In the fall of 2012, social welfare is high on the Korean presidential 

campaign agenda, and the welfare state is around the corner all over the 

region, if not already here if we are to believe a recent issue of the 

London Economist (Sept 8-14th). In East and Southeast Asia, a number 

of nation-states in various ways are reinventing the welfare state: China 

developing a now almost universal rural health insurance program, India 

extending its job-guarantee program to every rural district promisin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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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of minimum-wage work a year to every rural household that 

demand it, Indonesia doing something similar to China as of January 

2014 according to a Parliamentary decision in October 2013 creating the 

world’s largest single-payer system, a “marsupial tiger” like Korea has 

gone further introducing several programs in recent years, PhilHealth 

reaching 85 percent of the Philippine population compared to 62 in 2010, 

Singapore offering subsidized low-rent homes and tax rebates to people 

with low income, and Thailand have achieved universal health care ten 

years ago and recently introduced pensions for the informal sector. The 

welfare state is “flowering” in Asia, it has not yet matured nevertheless 

the Economist is concerned. 

In 2000 together with Stein Kuhnle I published an article on the 

“coming” of the welfare state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this coming 

was proposed following an investigation over the last quarter of the 20th 

century of legislative and state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se countries 

with the exception of India. (In 2008 this article was republished in a 

three volume series entitled The Welfare State: construction, 

deconstruction, reconstruction edited by two German colleagues.) Korea 

stood out as an emerging welfare state despite low social spending. 

Today, this coming seems to be a reality although still much needs to be 

done in this realm of societal arrangements. How far the reported 

initiatives have gone, I am not (yet) the research man to tell. Hopefully, 

when classes and teaching have settled there will be time to go further 

into the material later during my sojourn in Korea which began only a 

little more than a month ago.   

Kunhle and I came out of the comparative welfare state research 

community that emerged in Western Europe in the 1980s. Both of us 

were interested in our own societies, and Kuhnle wrote a pio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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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surance schemes in Scandinavia. 

Today he is a visiting professor in China and a frequent guest speaker in 

this part of the world apart from his regular duties in Berlin and Bergen. 

My background was closer to home with a contribution on the Swedish 

welfare state to the first volume of the Growth to Limits series edited by 

Peter Flora in which also Kunhle wrote, on Norway. Together we 

ventured into East and Southeast Asia out of pure curiosity.

Today I will return to the old case, Sweden, and focus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from a military state involved in armed conflicts with its 

neighbors, Denmark and Russia in particular, to a proponent of welfare 

and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particular after the break-up of the 

monarchical union between Norway and Sweden in 1905. Immediately it 

is pertinent to add that there is a dark side to this picture of an 

impeccable peace-loving welfare state; the continued existence of exports 

in tandem between big business and the state making Sweden if not a 

top at least a very successful arms-dealer in the contemporary world. In 

the pages to come, however, the focus is on constructing internal peace 

and social cohesion – a happy and harmonious society in Asian 

language – by the common pool resource institutions within the 

imagined welfare community of Sweden. 

Then I will turn to Korea, its present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I will discuss:  state and welfare – does the two go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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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Legacy: towards decommodification, equality or 

security?

The modern welfare state emerged in the crossfire between the entrenched 

structures and rigid institutions of the old agricultural society on the one 

hand and the processes and movements of the new industrial capitalist 

society on the other. After the Napoleonic war and the loss of its eastern 

half, Finland, to tsarist Russia, Sweden has not been involved European 

wars. Thus its evolution has been rather peaceful though on and off 

military conflicts has not been that far away. Focusing on domestic 

developments on one side was nonetheless the military and hierarchical 

state, the domination of the monarchy and the nobility, the state church, 

etc., and on the other the liberation, equality and solidarity movements of 

modern society: emigration, the free churches, the temperance movement, 

the labour movement, the farmers’ movement, the women’s movement, 

the suffrage movement and the growth of mutual societies to cover 

sickness and funeral expenses – but also the emergence of an industrial 

and financial bourgeoisie. To use a contemporary expression the welfare 

state grew up in civil society, via popular, social mass movements that 

demanded something more, better, freer, greater and more humane than 

the “fortified poorhouse” – the name given by the young radicals to the 

ancient regime in which citizenship and fundamental human freedoms and 

rights were still determined by birth, inheritance, land, money and social 

status.

The welfare state is usually regarded as a top-down enterprise; the state 

taking command over society and the distribution of welfare; its business, 

citizens and their capabilities and well-being (“happiness”) – the start of 

the still ongoing ‘civilizing process’ of Western Europe. From Bismarck 

to Beveridge welfare state policies were developed by cre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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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s and inventive power holders to make possible a harmonious 

society (as the Chinese would say). In a peculiar familiar Confucian way, 

the story goes from the top to the bottom of society; Otto von Bismarck 

a powerful member of the new German court proposed – selective –

social insurance and, in the United Kingdom or Great Britain, Sir 

William Beveridge awarded knighthood as an expression of Imperial 

delight for developing “allied services” including the universal National 

Health Service. This was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Europe, 

still a period of warfare as well as welfare. Moreover, this is a story that 

is still with us when the international business press is looking at the 

flowering welfare state in Asia (cf. Economist 2012).

But there is another story to be told – the popular history of the Far 

North of Europe after the great European revolutions 1789-1917. 

Scandinavia also belongs to this ‘world of welfare’ – maybe the Social 

Democratic regime type has been overexploited in the aftermath of the 

publication of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the influential 

work written by the Danish-American sociologist Gosta Esping-Andersen 

(1990). During the last decades, no doubt the Scandinavian saga has on 

and off been told in a too rosy manner (“decommodification”). It is also 

a story about fighting inequalities through pension programs (nationwide 

risk pooling including other aspects of social securit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measures which is crucial to an understanding of the 

“Swedish or Rehn-Meidner model”. I say this as a word of caution. 

Nevertheless there is another road to modernity in the Far North of 

Europe, or at least other experiences than the ones made on the continent 

or the British Isles. The welfare states of the Far North were on the 

periphery of Europe, but never peripheral welfare states. The Scandinavian 

countries benefited from the proximity to the European powers when 

welfare institutional development set out on the trail to the mode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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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the third quarter of 20th century Western Europe. 

In nineteenth-century Sweden, poverty was widespread, infant mortality 

high and for the common man and woman old age, when the capacity to 

work began to decline, posed a threat. Average life expectancy was still 

not more than about 50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Many Swedes – one million of a population of four to five million –

sought a better life in North America. It was these people’s rights that 

the growing popular movements took up, while being prepared to 

recognise the demand that people had a duty to the nation. It was this 

world that the vast majority wanted to change then and there. And 

change there was. 

Building a regional and local welfare state: the imagined 

welfare community

In pre-modern Scandinavia, the Lutheran state church was responsible for 

providing welfare or poor relief as it was called before the advent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church had the right to collect local taxes. Every 

human being was a member of the church, and the head of the 

household had to pay the levies; usually the free family farmer cultivating 

and working the land and simultaneously on and off – when the season 

was right – at the King’s table as a member of the Fourth Estate. With 

the arrival of modernity, the monopoly of the church gradually broke up, 

and parallel secular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were likewise awarded 

the right to tax. Landowning crops and livestock raising family farmers 

became a significant force in the sub-national system of public 

organization in particular after the introduction in the mid 1860s of an 

elected secular government on the regional and local level, an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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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i-cameral national polity. Moreover, freedom of association spurred 

the growth of the ‘free churches,’ Protestant churches that had broken 

away from Lutheranism. The free churches attracted members from all 

strata of society, especially the industrial and rural working classes. The 

reform also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other organized groups in civil 

society, such as the consumer and producer coops, labour unions, the 

temperance movement; collectively known as the popular (social) 

movements. 

A hundred years ago, these movements – and political parties closely 

related to these movements –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rights in Sweden – the 

gradually emerging welfare state. Thus, when the popular movements 

demanded a better deal than what the old regime had on offer there was 

an imagined community of enlightened and responsible human beings –

men and women as a mobilized and organized body of bodies – ready 

to connect citizens and government not only on the central level but also 

on the regional and local levels. From the old Constitution this modern 

macro-constellation of social forces inherited formal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t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elected lay 

people administering health and welfare, partly also education.  Cleverly 

responding to strong popular demands articulated through movements, 

parties and press (media), national legislators – administrators and 

politicians – invested in local and regional administrative capacity.

Local government is in the constitutional writing equal also to supralocal 

authority or county councils – nowadays in some cases “regions” 

(actually part of EU newsspeak) – and both types of government have 

the right to tax the inhabitants in the overlapping territory under their 

respective authority. Geographically each county council or regions – the 

supralocal level – in most cases include several municipalities,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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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the exception is the island of Gotland in the Baltic Sea where the 

two have merged into one authority. Recognition that local and supralocal 

– regional – empowerment can go hand in hand is crucial to 

understanding how decentralization in the egalitarian welfare state works 

in an imagined welfare community at different territorial levels.

During the post-World War II era, public authorities on the local level 

were amalgamated and streamlined to be able to respond to new tasks 

demanded by popular opinion and decided by the gradual development of 

political democracy, party politics and corporatist interest formation. Until 

the first decade of the new millennium regional government were 

unaffected by mergers. (The exception at the supranational level was the 

capital of Stockholm where an amalgamation of the city and the suburban 

metropolitan region occurred already in 1971; two county administrations 

became one while the municipalities were kept more or less intact.) The 

administrative change was closely linked to the enlargement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build-up of the welfare state; those who worked the land 

and in the industries and offices became masters of their own universe. 

New human associations in civil society such as agricultural producer 

cooperatives, employers’ federations and trade unions came to legitimize 

and substantiate growing public welfare responsibilities and an emerging 

adjacent administration of civil servants and professionals. The latter was 

and is overseen by elected politicians representing various political parties 

– controlling instance that voters can evaluate in regular, fair an free 

election. Through clean and effective public organizations bonds between 

citizens and administration were strengthened, and an imagined welfare 

community saw the light of day not only on the national level but also 

on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Thus to pay taxes became an obligation 

controlled by the tax-payers themselves intimately coupled to the 

emerging social rights of a life in decency and dignity. This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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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 conflicts of interests: competition over money and resources 

between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forces have been recurrent events 

throughout the expansion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both on the 

national and the level of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Resource 

allocation is constantly up for scrutiny also in a rather harmonious 

welfare society. Socio-economic and cultural conflicts cannot be solved by 

a simple electoral majority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position(s) of 

the Other(s); the dominant actors must be prepared to transcend political 

cleavages by historical compromises to implement and legitimize 

transformative policy initiatives. 

In the new Swedish Constitution, local and regional levels of government 

are still on equal standing, and their role has been deemed so essential it 

is enshrined in fundamental law. As the first paragraph of the 1974 

Instruction of Government explains: “All public power in Sweden 

proceeds from the people. Swedish democracy is founded on the free 

formation of opinion and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It shall be realised 

through a representative and parliamentary polity and through local 

government. Public power is exercised under the law” (my italics).

This is the imagined national welfare community of Sweden, the joint 

common pool resources (CPRs) institution in the imagined local welfare 

communities, the municipalities in particular.

State and welfare – do the two go together in today’s Korea?

Let me be frank, and maybe provocative: the answer is NO to the 

question above and Korea is in dire need of a “fourth revolution”, this is 

my very preliminary conclusion after living for three month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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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and three previous temporary visits – three different “welfare 

forum” – during last year. I may be wrong: my reading of Korea is 

recent (though going back to the mid 1990s). Nevertheless, this is the 

impact and impression the present public debates and private 

conversations in Korea on welfare have produced.

During the last quarter of the 20th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went 

through two revolutions. First, forced industrialization or the economic 

revolution by which South Korea began its march out of poverty after 

the officers from the barracks outlined the first five-year plan in 1962. 

Second, the political revolution of the late 1980s and 1990s when the 

military dictatorship finally was overthrown by popular forces in civil 

society of students and trade union activists culminating in the Kim 

Dae-jung presidency. There was also a third one, a revolution of a 

different kin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us, I would argue that modern Korea has 

gone through another type of revolution: this is the urban cultural and 

social revolution in life styles and everyday life experiences that is so 

visible in particular in Seoul, in Gangnam and around the city hall. In 

less than a generation most Koreans very rapidly became urbanites, 

consumers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politics, and today’s 

youngsters have no real ideas of the hardship of previous Korean 

generations except through dramas, movies (“Pieta” and table-tennis “One 

Korea”(?)), novels and domestic family stories. In Korea there is a 

generational cleavage along with traditional patterns of social stratification 

in civil society. However, the cultural revolution of the last decades is 

also the sexual revolution of gender emancipation. How far the latter has 

gone is not yet clear to me, but the “Second Sex” is on the advance 

(and so is GLBH-rights movement if not recognized to the sa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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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emale emancipation). There is “change” in the air, perhaps 

Obamastyle, perhaps factual. And this “change” has an impact also on 

authority including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Last year’s mayoral 

election in Seoul seems to be a case in point.

Hence, the “fourth revolution” I am talking about is related to this 

change-speak: it is the necessary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Korea needs 

to go through to be able to build a proper welfare state resulting in an 

imagined welfare community. But to construct such a novel republican 

institution, a welfare state, Korea must take bold steps. This is the 

argument put forward for the sake of clarity at this seminar, and to make 

things clearer I have to take a detour through the European welfare state 

history before I take on the controversial dynastical Korean history.

Korea’s low-spending welfare state    

Social expenditure has been a key though controversial indicator of 

welfare state developments from the early days of comparative research 

onwards (Wilensky 1975; cf. also Hort & Therborn 2012). The Republic 

of Korea is known for its low level of social spend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e OECD (the organization of advanced or rich countries). 

To what extent this is a reminiscent from the old days I am not (yet) 

able to thoroughly conclude. But sediments from historical layers are 

always with us also in modern and even hyper-modern societies. Sinic 

civilization, the Joseon dynastical era and 20th century Japanese 

occupation are not entirely absent in contemporary, 21 century Korea (cf. 

Therborn 2011). The legacies of the past are still visible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reby the administration of welfare in various ways 

(for instance special benefits to Japanese occupation sex sl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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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it is rather evident that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was on the agenda, not welfare 

though education still had a priority. Housing too, I presume, maybe it is 

of later date and as in other countries data are thin. With the advent of 

political democracy important steps were taken towards the build-up of 

sustainable welfare programs such as health and social security. With the 

1997-98 crises also employment programs and unemployment insurance 

saw the light of day. Since, in recent years Korea has introduced an 

earned-income tax credit, a universal means-tested basic pension (at 5 

percent of average wage?) and an insurance scheme providing long-term 

care for elderly (dependent upon whether the recipient score high enough)

– all information rather recently gathered so I am not yet sure if this is 

correct. 

Family benefits are to a large extent absent despite the low fertility rates, 

and apparent problems to combine care and work most pronounced for 

adult female family members. Many young Korean females explicitly 

reject marriage in favor of an employment career and postpone childbirth 

indefinitely – part of the individuated urban cultural social revolution 

earlier referred to. Hence, in recent years it seems as if personal social 

services have come to the fore – free schools meals dominated last 

years’ mayoral race in Seoul. Free child care is another hot issue. So is 

subsidies for in-home child care. If I read the paper right, the central 

government recently have scrapped or cut back on programs installed only 

last year or even this yea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has a hard 

time to make ends meet; recently there has been a “cost overrun”. The 

municipalities are co-financing such programs and the central state seems 

unwilling to take its share of the burden (Korea Herald Oct 9th). The 

flexibility of Koran central government is surprisingly high, at the 

expense of sustainable welfare programs on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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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ar as I understand. 

Co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hus, to my mind it is a question of institutional and constitutional 

reform that has to be the explicit content of any program of “change”. 

Presidential powers – whoever inherits them – are far too great in 

contemporary Korea probably as a partial consequence of the 

warfare-welfare game the entire Korea (North and South) is still into. 

(The cold war is still hot in Korea, though the paradoxical phenomenon 

of DMZ tourism on both sides of this peninsula makes me wonder what 

is going on. This was an excursus on the difference between “family –

or occupational – welfare” and state welfare in the North and South 

respectively.)  In the Republic of Korea, I think it is institutional power 

that is crucial for the future of its contemporary success story. The fiscal 

power of the central state i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xtremely 

strong, and there is no danger in decentralizing a part of this strength. If 

this is not done, its citizens will continue to suffer from deficient welfare 

provisions and the coming of an imagined welfare community – a 

shared destiny – is in danger.

Constitutionally, I am not primarily advocating a shift towards more 

power to the national Parliament. (This is another delicate issue which I 

have not at all looked into, and too sensitive to purely speculate about.) 

It is the power and independence of action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that must be strengthened to my mind. Devotion to careful 

planning is needed, not the spread of illusions and vulgar rhetoric. Most 

likely, there is a need for a rigorous constitutional reform shifting the 

power of taxation to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and extending th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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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s of thes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Thus, local and regional 

empowerment is on the agenda. One solution is to make these institutions 

the sole commander of for instance income taxation, or, as in the case of 

Sweden, let central government intervene only at the top level of income 

taxation (progressive taxes on high income earners). Instead,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can rely on a jointly organized intergovernmental 

equalization fund to minimize the effects of territorial housing segregation, 

or that rich people gather in a certain municipality to avoid taxation. Of 

course, it is not (yet) possible to avoid external or foreign tax havens but 

this is only an alternative for a small minority of rentiers – and there 

are probably a number of innovative ways to tax such income from 

Korea that is unrelated to domestic geophysical territory and the imagined 

welfare community. This is a task for creative legislators and a cleaver 

non-partisan central bureaucracy!

Interference of central government in local and regional affairs, thus, 

ought to be regulated in a different way making possible local and 

regional self-control over resources deposited and invested in non-corrupt 

public bodies under the control of the territorial denizens. Thereby, an 

effective imagined welfare community may slowly grow and develop in 

Korea, even flower to use the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press. Already existing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can become the 

foundations of an administration of welfare programs that are able to 

tackle such apparent social issues as high suicide rates and low fertility 

rates. Below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strengthened public 

administrations may be able to created bonds between taxpayers and 

beneficiaries typical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This is the kind of 

mutual obligations worthy of a civilized and harmonious society that 

many have dreamt about for years, decades and centuries, even 

millenniums. To make a dream come through needs action,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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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ction.

Concluding remarks

The hallmark of the Swedish reform model is the dual pressure – from 

above and below. Through elected politicians accountable and responsible 

before the local and regional electorate as well as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powers – and the shifting balance over time between 

pressures from above and below. External for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any account and assessment of the contemporary model. 

Throughout these pages I have argued for a “fourth revolution” in 

contemporary Korea to follow in the wake of the three preceding 

revolutions: the economic of the 1980s, the political of the 1990s, and 

the cultural of the last decade. It is time for “change”, and change is in 

the air. Today, Korea and Sweden are world leader – competitors if you 

like – in terms of allocating resources to R&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nother policy area, Korea has the great opportunity to 

make a ‘policy arbitrage’ and look into a Scandinavian success story: 

efficient and productive local and regional welfare administration.

Currently in Korea I am not arguing for a particular presidential 

candidate to make her or him self more or less unnecessary at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of authority. But he or she should listen. “Devolution” 

as they say in Scotland to London, is a necessity for the futur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any civic nationality including this country, 

its public administration and welfare (cf Nairn 2007). Otherwise, it will 

be stalled in an ancient or archaic mode of government. The dynastical 

administration has to go in order to make possible a true modern 

republic.



2012.11.588

Hence, the importance on the one hand of the regional and local power 

to levy taxes – income tax in particular – and,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coherence in decentralizing political power and responsibility 

are the two core issues to be further developed in context of the 

challenges posed in contemporary Seoul and Korea.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must be accountable and fully responsible to an electorate 

of empowered and independent voters (not consumers of politics). 

Following these corner-stones Korea will be much better prepared to 

achieve a sustainable welfare society based on non-corrupt public and 

private welfare organizations; the rule of law, non-partisanship, and 

empowered citizens and denizens. There is no reason to wait. South 

Korea has achieved a lot, but much more is at stake. The Republic of 

Korea, its citizens, voters, social welfare administrators, decision- and 

policy-makers must take bold steps. No one else will do it for them.  

List of Literature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3rd ed).

Cumings, B. (2005):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 New 

York: Norton & Co (2nd ed).

Economist (2012): “Sweden – the new model” (Oct 13th)

Elias, N. (1969/82): The Civilizing Process. Vols. I & II. Oxford: 

Blackwell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Flora, P. & Heidenheimer, A (eds) (1981):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Europe and America. New Brunswick: Transaction

Hort, S. E. O. (forthc.): Social Policy, Welfare State and Civil Society in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89

Sweden. Lund: Arkiv. [3rd ed of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 in 

Sweden; 1990; 1993 respectively]

Hort, S.E.O. & Kuhnle, S. (2000): “The coming of East and Southeast 

Asia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0 No. 2 

(May) [reprinted in Leibfried & Mau 2008].

Hort, S. & Therborn, G. (2012): “Welfare and Citizenship: Politics and 

Social Policies” in E. Amenta et al (eds) The Riley-Blackwell Companion 

to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Riley-Blackwell.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Heinemann,

- (1978):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Kravchenko, Z. (2008): Family (versus) policy – combining care and 

work in Russia and Sweden. Huddinge: Sodertorn U P (Diss.)

Kuhnle, S. et at (eds): The Nordic Model – a Basic Reader. Shanghai: 

Fudan U P (forthc. In Japanese)

Kvist, J et al (eds): Changing Social Equality – the Nordic Model in 

the 21st century. Bristol: The Policy Press

Liebfried, S. & Mau, S. (eds): “Introduction” in The Welfare State: 

Construction, Deconstruction, Reconstruction. Vols. 1-3 Cheltenham: 

Edward Elgar.

Lindbeck, A. et al (eds) (1994): Turning Sweden Around. Cambridge, 

Ma: MIT Press

Morel, N. Pallier, B. & Palme, J. (eds) (2011): Towards a Social 

Investment State – Ideas, policies and challenges. Bristol: The Policy 

Press.

Nairn, T (2007): “The Enabling Boundary”. London Review of Books 

(Oct 17th)

Olofsson, G. (2010): “Income inequality and the service sectors” in 



2012.11.590

S.E.O. Hort (ed) From Linnaeus to the Future(s) – Letters from afar. 

Kalmar and Vaxjo: Linnaeus U P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Cambridge U P.

Papakostas, A. (2012): Civilizing the Public Sphere – Trust, Distrust and 

Corruption. London: Palgrave

Pierson, P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othstein, B. (2011): The Quality of Government –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llers, J.M. & Lidstrom, A (forthc.): “Local Government and the 

Welfare State” to be published in Governance.

Therborn, G. (2011): The World – A Beginner’s Guide. London: Sage

Unger, R M (1997): Politics – the Central Texts. London: Verso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ootnote

The second to seventh subsections of this article is an abridged and 

revised version of section 2 of the Afterword in Hort (forthc) where 

further references and sources are to be found.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91

발표 3

 일본: 

평화국가 유지 및 복지국가 모색의 성과와 과제 

스미자와 히로키 /일본여대 가정경제학과 교수,삶의 질을 위한 경제정책연구소장

계간 <현대이론>편집장



2012.11.592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93



2012.11.594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95



2012.11.596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97



2012.11.598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99



2012.11.5100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01

Presentation 3

 Japa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pursuing  welfare 

state while claiming to be a peaceful state.

Hiroki Sumizawa / 

Professor, Dept. of Social and Family Economy, Japan Women’s University, Japan

Director, Economic Policy Institute for Quality Life

Editor of quarterly journal “the Modern Theory”



2012.11.5102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03



2012.11.5104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05



2012.11.5106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07



2012.11.5108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09



2012.11.5110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11

발표 4

 미국: 뉴딜에서 신고전주의적 기만으로

-‘시장지배력, 거시경제학, 과신'으로 바라본

경제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웨슬리 위드마이어 /호주 그리피스대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2012.11.5112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13



2012.11.5114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15

Presentation 4 

 USA: 

From the New Deal to Neoclassical Delusion

 – Market Power, Macroeconomics, and Misplaced 

Confidence from the Great Crash to GFC

Wesley Widmaier / Senior Research Fellow, Griffith Asia Institute,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2012.11.5116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17



2012.11.5118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19

발표 5

 한국: 

분단·전쟁 체제하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분단·전쟁체제 

한반도 분단은 상시 군사대결,휴전체제이다.남북한 간의 분단은 과거의 베트

남,독일,예멘,현재의 대만 등의 분단과 마찬가지로 지구 차원의 냉전이 가장 극

단적인 형태로 국지화된 것이지만,한반도의 경우 1945년부터 50년까지 사실상의

내전을 겪은 후 3년간의 전면전을 치렀고 이후 휴전상태에 돌입하였기 때문에,한

반도의 분단은 일상화 제도화된 내전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그래서 분단은 곧 전

쟁체제로 존재한다.1)

한반도의 휴전은 남북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미

국,중국,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남북한의 상시 군사대결은 곧 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사실상의 전쟁 체제는 미국

과 북한 간의 전쟁체제라 볼 수 있다.남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자본주의 성장 전

략과 안보 전략 아래에서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북한은 과거 냉전 시기에는 소련

중국의 정치군사적 후원 아래 존속해 왔고,냉전 이후에도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

1)전쟁이 없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는 아니므로,이런 상황을 “부조화,폭발직전의 갈등,혹은 전쟁의

징조를 보이는 상태”인 비평화(peacelessness)로 부르자는 제안도 있다(서보혁,“한반도 비평화구조와 작동양

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HK평화인문학연구단,토론회 자료집,[한반도 비평화구조와 분단:이론과 실

제],2012.5.17).폭력과 갈등,준 전쟁 상태를 지칭하는 데는 유용한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여기서는 전쟁을

좀 더 넓게 정의하여 상시적인 군사대결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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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혹은 분단체제는 시작부터 현

재까지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그래서 한반도의 분단 전쟁체제의 해소는 남북

한 당사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전쟁체제는 남북 양 국가를 ‘비정상국가’즉 병영국가,전시국가

로 만들었으며 외부와의 전쟁을 위해 내부의 적과의 전쟁을 만성화하였다.남한의

경우 계엄이 전쟁상태의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는 법적인 장치라면,국가보안법

과 사회안전법,경찰의 사법적 기능 강화와 비대화,사회의 병영화,갈등의 폭력적

진압은 적과의 일상적 대치상태에 있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이자 장치다.

북한의 경우,‘유격대 국가’의 성격과 더불어 핵개발과 최근의 선군(先軍)정치 구

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최대 과제가 안보와 체제유지에 있다.그래서 북한은 안

보국가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의 생존은 희생되고 있다.한국은 60년대 이후의 동

아시아나 한국을 모델로 하여 설정된 개념인 발전국가(developmentalstate)의 양

상을 지니기 이전에 이미 안보국가(nationalsecurityState)였으며 발전국가는 곧

안보국가의 동원과 통제의 방식으로 작동하였다.그리하여 북한과의 전쟁 수행,

안보를 위한 동원과 통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동원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과 동시

에 진행되었는데,민주화 운동,노동쟁의에 대한 억압과 폭력행사에서 가장 전형

적으로 드러났다.

분단·전쟁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외·대내적 폭력 체제다.과거에는 물리적 폭력이

체제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폭력은 예외적으로만 행사되고 갈

퉁(Galtung)이 말한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더 일반적이다.2)우리가 추구하는 평

화는 남한 내부,남북한 간,그리고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의 평화로운 질서다.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남북한 간의 군사대결체제의 종식이다.남북한 간의 평화

와 화해는 남한 내부의 갈등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고,대일,대중,대미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따라서 여느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한국에게 남북관계라

는 조건은 남북한 두 국가의 성격,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의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

을 주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국가,복지국가는 남한 만의 것만이 될 수는 없다.평화공

2)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 요소를 갖고 있으나 구조적 폭력을 형성한다.구조적 폭력 혹은 간접

적 폭력은 사회구조 자체에서 발생한다.제국주의,가부장제,환경파괴 등이 그에 속한다.문화적 폭력에는 국

수주의 인종주의,군국주의,서구주의 등이 있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고 있다.요한 갈퉁,

강종일 외 역,[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2000,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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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단계,국가연합 단계이든 최종적인 통일국면이든 남북한 모두가 평화,복지국

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은 당장에 예상하기 어렵다.따라서 현재로

서는 남한만을 전제로 하되,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모두 그러한 상태에 도달한다

는 이상을 갖고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분단·전쟁체제와 한국자본주의 - 안보국가, 냉전자유주의, 냉전자본주의 

남한에게 분단·전쟁체제는 반공주의 즉 만성적인 우익 독재체제다.그 이념은

냉전자유주의이며,정치경제적으로는 냉전자본주의가 정착하였다.이러한 분단·전

쟁체제는 모두가 남북한 간의 군사적,경제적 대결구도에서의 승리를 지향하기 때

문에 법,사회,윤리가 안보와 성장에 복무하는 것으로 획일화되었다.여기서 사회

정책의 이념과 목표,구체적인 정책안 수립을 위한 정당,사회단체들의 논의는 매

우 저발전되어있다.

반공주의는 일종의 정치자본(politicalcapital)이다.정치권력의 배분 혹은 정치

투쟁의 지형의 형성,그것을 통한 경제적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기반으로 기능을

했다.우선 반공주의/냉전 자유주의 하에서는 공식 허용된 정치집단,정당의 활동

이 매우 제한적이다.사회주의는 물론 사회민주주의도 공개적 활동의 제약을 받았

다.그리고 제기될 수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 혹은 정책이 일정한 틀 내에서 제한

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울어진 면에서 정당 간의 경쟁이 행해진다.휴전

이후 해방 정국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정당은 완전히 거세되었으며 노동자는 세

력화될 수 없었을 뿐더러 설사 세력화되더라도 공공복지,경영참가나 공동결정,

정치참여 등의 사안을 자신의 노선으로 삼을 수 없었다.저항세력은 기존의 성장

주의,안보주의,자유주의를 비판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정치적 실책이나 부패가

전면적으로 들추어지지 않는 한 반대세력의 담론이 구체적 이데올로기로 구체화

되기 어려웠다.이러한 제약 때문에 한국전쟁 후 한국 자본주의도 비동맹권에 속

했던 국가들이 추진했던 이른바 ‘민족민주 노선’의 길을 갈 수 없었다.그러한 노

선을 주창하는 정당이 존립할 수 없었고,5.16직후 군부 쿠데타 세력의 입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집권세력은 행여 그러한 노선을 생각하더라도 미국의 개입으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물론 전후 미군의 점령 하에서 일본에서 재벌이 해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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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되고 한국에서 보통선거가 도입되었으며 토지개혁/지주세력의 청산 작업이 다

소 급진적으로 추진된 것은 남미에서 지주세력과 대토지소유가 잔존한 것에 비하

면 매우 진보적인 측면이었지만,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차별성 즉 동아

시아에서의 냉전자유주의의 기반 마련을 위한 포석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 재벌의 형성역시 냉전자유주의 냉전자본주의의 조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

다.기업의 성장이 주로 재벌의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은 국가권력의 일방적 지원

(특혜)과 그 과정에서 정치과 법이 투명하게 작동되지 않는 환경에서 그것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폐쇄적 경영이 요청된 데서 기인한다.첫째의 계기는

귀속업체 불하와 은행 민영화였다.1950년대 주요 대기업의 약 40%가 귀속업체를

불하받는 업체였다.3)즉 한국 자본주의 기업의 발전에는 귀속업체가 불하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일본이 남기고간 이러한 공기업들을 사기업에게 불하

하도록 한 정치적 배경은 바로 반공자유주의의 압박이었다.원조물자의 특혜적 배

분,정부보유 달러의 대부와 각종 특혜도 국가의 일방적인 대기업 지원 즉 재벌성

장의 중요한 배경이었다.즉 국가주도의 경제질서 하에서 기업운영을 하기 위해서

는 정치권과의 연계를 위한 의사결정 단위가 일사분란해야 하며 위험부담을 감내

할 수 있는 소유자가 경영권을 독점하지 않을 수 없었다.4)여기서 대기업은 지배

구조에서 재벌체제의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한국의 재벌기업은 시장력만으로 성

장한 것이 아니라 개발주의 국가에 전폭적 지원,조직노동 등 견제세력에 대한 효

과적인 통제의 대리,중소기업 등에 대한 약탈적 지배의 허용 등 국가의 자본편향

적인 정책덕분에 성장하였다.

분단·전쟁체제 즉 냉전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주의 소유권은 건드릴 수 없는 성

격이 되고,기업 혹은 재벌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반자본주의 =공산주의’로 간

주되어 시장주의는 담론과 정책 지형에서 극히 유리한 입지를 누릴 수 있었다.반

대로 분단전쟁 체제는 ‘노동조합 =좌익’의 등식 하에서 노조의 조직화는 그 자체

가 반체제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며,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실질적으로 제약되었다.

검찰 사법부는 사용자의 경영전권을 거의 무한대로 인정해 주지만,노동자들의 쟁

의권은 극도로 제약을 한다.87년 민주화 이후에 노조의 활동 공간은 확대되었으

나 파업을 감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언제나 감옥행이 예정되어 있었다.‘조폐공사

3)공제욱,류상영 등의 논문

4)박병윤,[재벌과 정치-한국 재벌성장 이면사],1982,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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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사건처럼 대검공안부가 파업을 유도하여 탄압을 하기도 했다.직권 중

재제도,무노동무임금,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장려 등의 조치는 노동자들을 위축

시켜 파업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들이다.그래서 저항을 감행하는

약자,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는 언제나 전쟁상태 즉 계엄과 같은 상황이 다가온

다.

분단·전쟁체제 하에서 복지는 곧 성장을 통한 일자리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

었다.국가의 안보 유지,미국에서 수입한 성취주의와 경쟁원리가 압도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복지’는 권리로 인식되지 않았으며,복지 제도의 정치/정책 연관성,

즉 민주화 이후의 복지 확충이 정치세력 간의 각축,시민단체의 의제제기와 정치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다.그래

서 시장질서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은 대체로 집단적 방식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가족,지역 단위의 지위 개선이라는 대안 밖

에 생각해 낼 수 없다.한국이 국민총생산(GDP)중 사회적 지출 가운데 공공지출

비율이 21세기 들어선 지금도 OECD국가 중 거의 최하의 수준에 있는 것도 여

기에서 연유한다.냉전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미 형 자본주의 국가인 영

국과 호주 등과 더불어 거의 최하위의 공공지출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시장의 힘

에 대한 사회의 견제력이 그 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이런

제도적 조건이 거꾸로 교육,주택,의료 영역에서 바로 반복지,경쟁주의를 강화시

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남북한의 안보국가는 국방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도록 요청한다.게다가 남

한의 대미안보의존 제체,안보 인질체제로서 분단은 한국이 미국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 되도록 하였다.탈냉전 이후 한국 측의 미군 주둔비 부담 증가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공국가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현재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평균인 1.4%의 두 배에 해당하고 있

으며,북한은 GDP의 24%를 국방비로 쏟아 붓고 있다.결국 남북한의 전쟁 체제

는 남한의 대미 조공부담을 만성화하고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압박하여 사회적

지출의 여력을 그 만큼 축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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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적 탈냉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조건에서 분단·전쟁체제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탈냉전,자유화의 국제정치경제질

서에 압도당했다.그래서 민주화는 자유화의 과제에 포섭되어 버렸다.여기서 개

발독재 국가는 자유주의,혹은 복지국가의 단계를 경과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런 역사경로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

형 신자유주의 질서가 만들어졌다.그리고 그것은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강제된

것이었다.

오랜 국가주의,관료주의,관치경제,정경유착,사법부와 검찰이 정치적으로 예

속된 경험을 가진 한국에서는 국가는 정경유착의 방식으로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

게 개입한 것은 사실이나,복지국가와는 달리 재분배적 기능은 대단히 취약했던

반면,노동세력에 대한 억압적 기능은 과도하였다.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신자

유주의,시장근본주의자들은 마치 한국이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의 틀을 갖춘 나라

인양 극히 초보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는데,한국이나 미국,영국처

럼 국가복지가 가장 낙후된 나라에서 복지의 사유화,복지국가 위기론이 더욱 기

승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5)약간 케인즈주의 복지

의 기반을 가진 미국,영국도 그러하지만,중·북부 유럽국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민주화,법의 지배,초보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통합,노동조합 운동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의 경로를 겪게 되었다.

결국 개발독재에서 신자유주의가 이식,채택된 경우나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채택된 경우는 이러한 나라들과는 분명히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갖

고 있다.전자의 경우는 80년대 칠레나 전두환 정권 하 한국처럼 어떤 점에서 애

초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공통점은 경제

적 자유주의나 정치적 민주화를 아래로부터 추진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과감한

개방정책을 실시하고,국가가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발전을 주도

하였으며,사회적 안전망 등 복지의 틀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수출입 등에서

대외적 경제의존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이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

다.그리고 국가 혹은 관료집단이 공공성을 대표하기 보다는 특수이익집단의 도구

화되었으며,국가권력이 사적 자본에 포획된 경우가 많다.

5)고세훈,[복지한국,미래는 있는가?-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후마니타스,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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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발독재 변형형 신자유주의에 속한다.6)영·미 발 신자유주의는 노사담

합체제(corporatism)허물기 즉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막을 제거하여 개

방된 국제경쟁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그런데 개발독재 국가에서 벗

어나려던 OECD가입 무렵의 90년대 중·후반 시점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노사담

합의 기반 자체가 없었으며,사회경제 차원에서 시장 민주화나 자유주의의 토대가

극히 취약했다.국가 경제가 정치-관료집단의 상호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개발독재의 견인차인 대자본의 범법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았고,노동자의 의사표현과 조

직화 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한국이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는 시기인 김대중 정부

기간에 남북화해,통일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 내디뎌졌다는 점이다.즉 미국의 냉

전정책이 이제 신자유주의 기조로 변화되어 한국경제와 정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하는 국면에 냉전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은 후자의 시도가 전자의 환경에 의해 좌초,굴절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외환은행 매각 등과 같이 국제투기자본에 의해 한국의 기업이 매각됨으로써 내부

의 경제기반이 취약해진 점도 있지만,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으로

써 남북한의 두 국민이 이제 남한 내의 ‘두 국민’으로 분열되어 남한 내부의 갈등

과 통합이 더 다급한 일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7)김대중 정권 후반기에 미국에서

는 부시가 당선되어 남북관계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었지만,한국사회 내부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경제 상황이 남북 간 평화와 화해의 길을 허물어버린 요인이 되

었다.

결국 1997년 이후 냉전체제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중적으로 한국에 규정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여기서 후자는 전자를 허무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오

히려 상호작용하면서 현상유지는 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즉 신자유주의 개방,

탈규제 정책은 기존의 재벌체제를 오히려 강화시키고,현장 노동자들을 파편화,

비정규직화함으로써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였으며,이러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붕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민주화,복지정책이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합의기구의 긍정적 효과를 훨씬 압도할 정도였다.결국 두 민주정부는 정치

6)김동춘,“한국형 신자유주의와 기업국가로의 변화”,[황해문화],2009,겨울

7)강정구,“김대중 정권의 통일정책”,[민족의 생명권과 통일],당대,2002,383-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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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민주화를 통해서 대북화해와 평화/복지 국가의 기반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였으

나,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

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길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게다가 이 두 민주정부

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산층과 노동자층을 이반시켜,개발독재 세력을 압도적 표

자로 집권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냉전권위주의를 도래케 하였다.

분단극복/평화 체제의 수립과 복지국가의 가능성     

전쟁 등 외적인 위기 상황은 사회적 시민권 확대 즉 복지국가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그것은 노동자 계급을 국가,민족의 이데올로기로 통합하여 대

외 적대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1881)

도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냉전체제 하의 스웨덴이나 미국도 전쟁-복지

국가라고 볼 수도 있다.8)그렇게 말하면 서유럽의 복지국가가 모두 소련 사회주

의에 대한 대항전선 구축을 위해 혁명의 위험을 방지하고,노동자 계급이나 노동

조합을 체제로 포섭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박정희 정권

하의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이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

나 전쟁국가가 시민권 확대나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대외 대내적 위기가 과감한

국가주도의 자본 압박이나 정책적 양보를 가능케 할 조건이 있어야 한다.독일의

비스마르크의 경우도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자생적인 조합과 지역복지 참여의 기

반이 있었기 때문에,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9)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전쟁국가는 실제로 심각한 불평등과 낮은 사회복지의 특징을 갖

고 있다.따라서 국가나 자본이 그다지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절박하

게 타협하거나 양보할 유인이 없다면 전쟁 위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복지나

‘사회국가’의 수립이 어렵다.

대체로 전쟁 체제는 복지국가형성에는 부정적인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다.생

명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안전의 문제는 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더욱이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개인과 가족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연대의 기반은 허물어지게 되고,

8)구갑우,“복지국가난 평화국가와 함께 가야 한다”,[복지동향],2012.4

9)박근갑,[복지국가 만들기:독일사회민주주의의 기원],문학과 지성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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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지를 위한 사회적 동력도 형성되기 어렵다.설사 국가나 자본이 위기에

몰려 복지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국가주도의 위로부터의 복지는 반

드시 수혜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자력화

(empowering)에 기여하기는 어렵게 된다.특히 자본주의 국가가 전쟁 준전쟁 상

황에 돌입할 경우 지배블럭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극심한 탄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반체제운동이나 정치적

노동운동의 입지는 극히 좁아진다.그래서 전쟁이 복지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자기 영토에서 전쟁을 치루지 않는 나라에서의 예방적 조치로서 존재할 따

름이다.그래서 국가나 사회복지의 원형이 되는 사회 내부의 연대와 공동체가 작

동하거나 타협적이고 계급연대적 노동운동의 전통은 적어도 기존의 복지국가의

형성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교회나 마을 공동체 등의 전통적 복지제도의 기반

이 있는 나라들이나 정치적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나라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도 복

지 선진국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10)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분단/준전쟁체제에서 이탈하여 평화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고,한반도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남한만 보더라도 복

지국가 만들기 작업은 우선 남북한 전쟁체제의 종식과 초기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그리고 이 양자는 국가/시민사회 두 주체

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 각각의 전쟁체제는 내부의 적에 대한 적대적 배제정치를 만성화하

였으며,정치적 대립을 극단화하였다.남한에게 북한 변수는 모든 정치·사회적 의

제를 빨이 들이는 블랙 홀로 존재한다.따라서 남북한 긴장이나 북한의 체제 급변

은 남한의 사회개혁 의제를 실종시킬 위험성이 크다.그래서 분단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통제하거나 남북한의 대화,군비축소가 제도화되지 않고서는,복지국가

를 위한 논의 자체가 진전되기 어렵다.둘째 남한에서 반자본의 담론도 친북,‘종

북좌파’로 매도되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소위 ‘복지동맹’의

형성이 쉽지 않다.그래서 복지동맹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형성은 우선 전쟁체제의

극복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11)셋째 남한의 극우반공주의는 자본의 권한을

10)고세훈,앞의 책,33쪽

11)백낙청 교수도 ‘분단인식결핍증’에 걸린 복지담론이 수구세력의 공세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백낙청,[2013년 체제 만들기],2012,창비,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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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였으며,노동의 대항력을 극히 무력화하였기 때문에 복지에 필요한 부자

증세,법인세 인상 등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맞

설 조직 노동의 힘이 약하다.즉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계급 권력관계가 불리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분단극복.평화체제의 수립을 통해 수구세력의 공세의 명분을 어

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이 복지담론의 활성화,증세조치의 감행 등에 유리하게 작

용할 것이다.넷째 분단전쟁체제의 완화 극복을 통해 국방비 지출,즉 분단유지

비용을 줄여야 복지를 위한 세원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일 년 총예산의 10%정도,GDP의 2.5%정도인데,이것을 축소한다면

복지 재원마련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복지국가는 기본적

으로 계급간의 타협,사회적 타협의 체제이며,사회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중

요한데,분단·준전쟁 체제 하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남한이 전쟁체제가 내재화된

상황이라는 것은 노동쟁의,도시재개발 문제,핵 폐기장 설치,강정 해군기지 문제

그리고 최근 밀양 등지의 송전탑 설치 등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항의를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정부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진압하

듯이 힘으로 누르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방식을 주로 취한다.도시재개발,기업 구

조조정,핵 폐기장 설치 등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세력들에 대한 부담을 강제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저항과 폭력,피

해자들 간에 분열이 발생한다.사회적 타협은 수혜자들의 양보에서 시작되어 하는

데,한국사회는 그러한 문화가 대단히 취약하다.설사 공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저

항을 진압했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적극적 평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이익집

단이나 피해자들은 기회만 허용하면 극한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

철하려 한다.

특히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

화시켰으며,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였고,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을 허물었기 때,객

관적으로는 복지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나 주체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기

반을 축소시켰고,자본/노동관계를 노동 측에 더욱 불리하게 전환시켰다.이명박

정부의 반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점점 높아졌으며,그것이 남북화해의 요구

를 증대시키기도 했지만,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기행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과 소자본 측의 요구였지,한계선상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조직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29

된 요구는 아니었다.이들의 빈곤과 고통은 일차적으로는 신자유주의나 시장근본

주의에 기인한 것이지만,한국이 97년 이후 이러한 방향으로 치달은 이유 중의 하

가 바로 국내의 냉전체제.즉 분단/준전쟁체제가 만들어놓은 취약한 민주주의,극

우세력이 압도하는 좁은 정치적 스펙트럼,자본/노동 간의 불리한 힘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민주주의의 심화,그리고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의 자력화를

위해 분단·준전쟁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결국 남북한 분단극복 이전에 남남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해결하는 우

리사회의 자체 능력 배양,특히 국가와 시민사회가 내부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훈련이 우선이다.남한 내부에서의 사회적 타협의 문

화는 장차 남북한 간의 타협과 양보를 이끌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이 될 것이고,먼

미래의 통일된 남북한 주민 모두의 복지를 위해 현재 남한 사람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이나 복지를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으로 연결될 것이다.실제 남북한 관

계의 사실상의 주도권이 남한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남한 사회 내부의 전쟁정치

의 종식이야 말로 남한 내에서의 복지제도의 정착과 나아가 남북한 모두를 복지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용이 분명하나,북의 호전성은 일본의 재

무장과 미국의 지속적 개입의 명분을 제공해 주고,남의 우익세력의 입지를 강화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그래서 북한 핵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작업은 한

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이지만,북한의 권력승계 승인과

점진적 개방 개혁의 길로 유도하는 것만이 대안이다.북한의 경제발전은 장차 남

한의 대북부담을 줄이고,남북한 모두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

가 될 것이다.

작동가능한 평화, 작동가능한 복지 

한반도의 남북화해와 낮은 단계의 평화기반 구축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보

장해주지는 않는다.지금의 동아시아 정세는 구한말과 유사하게 급격히 변동하는

시점에 있다.임진왜란,병자호란,청일전쟁,한국전쟁,4번에 걸쳐 한반도는 전쟁

터로 변해서 국토가 초토화된 경험이 있다.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에 힘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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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특정세력이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려 할 때 한반도가 희생양이 되었다.또

한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자체를 지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득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한반도에 자신에게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 들어서면 위

협이 될 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유혹을 갖게 된다.남북한 어느 정권이라도 우선 주변 강대국의 침략의 의도를 막

아낼 정도의 무장력을 갖추는 것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강대국

의 충돌에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그러나 동아시아에서 힘

의 관계가 급변하거나 힘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가 아무리 무장력을 갖춘

다고 하더라도 희생양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의 국가가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동아시아 평화 없이 한

반도만의 평화는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물론 한국이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화해/낮은 단계의 평화 기반이 있어야 하고,통일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시아는 중동과 함께 냉전 이후 가장 긴장이 높고 군

비경쟁이 심각한 곳이다.동북아시아는 2001-10년 사이에 70%의 군사비가 증가했

고,중국이 그것을 선도하고 있다.12)그러나 이미 중국이 세계 경제에 깊이 편입

되어 있으며,냉전시대 이래의 세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이 곧바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그러나

애초 휴전체제가 강대국 간의 합의된 현상유지 체제이므로,이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대국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남북화해와

통일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결국 한반도의 전

쟁체제가 다자간 체제이므로 작동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구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그

런데 현재 지역 내 주요 갈등인 중·일,한·일 간의 국경분쟁의 애초의 원인제공자

가 미국이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동아시아 평화의 현실성도 높지 않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강고하지만 경제적 패권,도덕적 지도력은 크게 흔들리고

있고,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더 깊이 의존하고 있다.중국의 부상,일

본의 우경화,미국의 헤게모니 역화라는 변동의 시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높여주기도 하지만,동시에 미·중 양 강의 대립의 격화는 한반도의 분단을

12)서보혁,“한반도 비평화구조와 작동양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HK평화인문학연구단,토론회 자료집

[한반도 비평화구조와 분단:이론과 실제],20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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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할 수도 있다.그래서 남북한 당사자는 한반도의 질서 변동이 주변 강대국

이익에는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조용한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한의 국가역량,그 기초가 되는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한·중·일은 모두가 내부의 경제사회 문제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각국에서의

민족주의의 강화는 서로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적대만을 가져올 것이고,우익 기득

권 세력의 입지만 강화시킬 것이다.일본의 과거사 정리,중국의 내부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해결,한국의 준전쟁체제의 극복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그러나 각

국의 경제위기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지탱되기 얻기 어려

운데,이 점에서 분단극복/평화체제는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게임

이 되어야 한다.한국에서 분단극복,통일 문제는 민족주의 이념으로 접근되기 보

다는 사회경제적 의제로 접근되어야 한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한국

의 경기부진 등 내적인 위기의 한 돌파구로서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 구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적어도 7천만 경제권이 형성되어 내수의 기반이 창출되어야,대

기업들은 지구적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약간의 숨 쉴 공

간을 가질 수 있고,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쥐어짜

기를 막을 수 있다.남북한과 7백만 해외동포를 아우르는 한민족 경제권 형성을

전제로 해야만 가용한 선진화 전략이나 복지국가 전략이 마련될 수 있다.분단 하

에서는 한국이 독자적 외교,국방 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세울 수 없고,독자적 외

교,경제노선이 없는 나라의 국민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 같다.남북한 간 평화체

제나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복지국가 전략도 동력을 갖기는 어렵다.13)

결국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구축,남북한의 경제적 상생 전략을 포함하지 않는 평

화/복지 국가의 구상은 이상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기서 남한 그리고 통일 한국이 추구하는 복지국가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라는 점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국이 어떤 복지국가

를 건설해야하는지,어떤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갖고

13)구갑우,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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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목표 혹은 이상으로서는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맞춤형 잔여적 복지’,

민주통합당의 ‘유사 보편복지’,그리고 진보정치세력이 제기하는 보편복지 안이 제

출되어 있으나,실제 어느 정도의 복지국가,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지는 현재의 권력과 힘의 역학관계,역사문화적 조건에 좌우될 것이다.어떤

경우든지 증세 없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그칠 위험성이 크고,

증세는 반드시 우리사회의 극히 불균형한 힘의 관계가 교정되는 일,그리고 상류

층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물론 사회적 타협과 갈등관리를 통해 내

부의 대외 체제유지비용과 더불어 내부의 체제유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증세와

더불어 고려해야할 사항이다.대선을 앞둔 정당의 정책이 다소 좌클릭을 하고 있

으며,새누리당 조차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 만큼 한국의 지배층과 대기업이 현대 상태로서는 지속적인 권력유지나 자본축

적이 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이 역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

한국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20세기 유럽식 국가개입형 복지국가라기보다는 시

민참여형,친환경적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특히 한국에서는 복

지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주민운동의 활성

화 시민참여로 보충해야 하며,남북한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쿠

시마 이후의 일본의 사태를 교훈삼아 친환경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

도 중요해지고 있다.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으로 복지

국가의 청사진을 설계하기는 어렵다.국가복지의 일방적인 강화보다는 각종 협동

조합과 공제조합을 활성화하여 이들 조합들이 복지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

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한국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영세 자

영업자들을 조직화하여 이들을 주체화하는 일도 중요하다.특히 주거,교육,의료

영역에서 공적 부담 확대가 중요하지만,시장주의를 완화하고 연대성과 상호부조

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이 모든 일에

는 각 사회적 주체들 간의 타협과 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통일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된 국가의 건설에서도 사회적 주체의 참여가 전

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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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제거된 적극

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그것은 남북한 간의 분단의 해소,즉 통일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독일의 통일 역시 여전히 구 동서독 간의 내적인 분단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다.통일된 국가 전체에서 복지가 실천될 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21세기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의 분단극복/통일은 20세기 중반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우리가 건설하려는 이미 국가는 20세기 복지국가와는 다른

양상의 것이 될 것이다.이 국가는 다가오는 지구적 환경위기와 식량문제에 대처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춘 국가여야 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더욱 중

요하게 대두된 것처럼 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하고,지구적

환경위기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책임국가여야 한다.21세기에 전쟁위험은 자원,

환경 등을 둘러싸고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제한된 자원과 물 식량 자원

위기로부터 인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이 모든 것

의 기초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다.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그 국가는 복지국가

/평화국가/21세기적 생태국가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14)그래서 한

반도의 통일국가는 전혀 새로운 국가개념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평화/통일운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것이 대중의 생활상

의 문제와 접점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통일문제처럼 최근에는 오히려 자신의 현

경제수준이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로 간주되기까지 하는 점에 있다.

미군기지 이전 등 국지적 사안이 문제가 되거나.전쟁의 위기가 급박할 때만 평화

의 구호가 현실화되고,통일은 여전히 당위의 주순에 머물러 있거나 아예 관심 밖

으로 멀어져 있다.이에 반해 복지 의제는 개인에게 매우 구체적이기는 하나 지금

까지의 복지운동은 계급/사회적 연관성 없이 주로 정책 선택의 문제로 거론되어

왔다.그러나 실제 평화/복지 사안 모두 강한 계급/정치연관성을 갖고 있다.기존

정치세력이나 운동세력이 이 사안의 계급/정치연관성을 보다 강하게 부각시킬 필

요가 있다.그것이 복지 동맹/평화동맹을 강화시키는 길이다.아직 이 복지동맹과

평화동맹이 자본의 힘에 맞서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그 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반

도 문제가 자본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4)요한 갈퉁,앞의 책,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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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복지는 미래의 국가정체성 수립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즉 20세기적

국민국가가 아닌 21세기적 다민족,다문화 공동체로서의 국가,그리고 배타적 주

권을 향유하는 국가건설을 넘어서는 아시아 지역공동체 건설 문제와 연관되어 있

다.구체적으로 이 국가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이 국가의 구성원들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될 것인지,민주주의의 원칙은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

한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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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5

 Korea: 

Is a Welfare State Possible in a Divided and 

Warfare state Nation?

Dong-Choon Kim /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The Division and Warfare state System

 

Korean Peninsula maintains an on-going state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truce. The divid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was a 

case of global scale cold war being localized in an extreme form as 

Vietnam, Germany, Yemen, and Taiwan have had experienced.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experienced a full scale war for 3 years, and 

maintained a de facto civil war state for more than 50 years, thus the 

divide acted as an institutionalized civil war; the divide remains as a 

warfare state.1) 

 

 The tru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not reached by 

1) There is a suggestion to name this state as peacelessness with incongruity, conflict on the verge of 

explosion and of war, because a state without war does not mean a state of peace in active 

term.(Seo Bohyuk, “Mechanism and structure of non-peace in Korean Peninsula”, Seoul National 

University Peace Unification research HK Peace Humanities research group, source book, 

17.May.2012). The term seems to be useful in explaining a state with violence, conflict and 

semi-warfare state. Here, the term war was defined to include regular military confro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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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but between the US, China and North Korea. Meanwhile, 

Korea and the US were tied to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The warfare state in the Peninsula, therefore, is a stat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division an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tarted out as an international agenda from the beginning. South 

Korea maintained its system in support from the US’s strategy to boost 

growth of capitalism in East Asian and their security strategy. North 

Korea was in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and after the cold war, China was in support of 

political and economical terms. Elimination of the warfare state in the 

Peninsula still remains in the hands of others.

The division and warfare system have led the both countries to 

transform themselves to abnormal states and garrison states, in order to 

deal with external enemy that proliferated war between internal enemies 

as well. In case of South Korea, the martial law was a means to control 

the people in warfare state country on legal basis, and the National/Social 

Security Law, over enhancement of police force, militarization of society, 

involvement of violence in conflict situations were control systems for the 

country to control the people in confrontational state.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 most prioritized tasks have been to support their system 

such 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daptation of the ‘military-first’ 

policy, and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 of ‘guerilla state’. These 

measures have been executing at the price of survival of the people. 

South Korea was a national security state well before the introduction of 

development state which was conceptualized after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the 60’s. The development state, therefore, was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state and its control in 

South Korea. Consequently, oppression against the people who opposed 

economical development activities was carried out in the name of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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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he oppression was typically exercis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labor strikes. 

The division and warfare system is basically an internal and 

external violence system. Physical violence wa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maintaining the system in the past. However, physical violence is now 

exercised in exceptional cases, and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as 

mentioned by Galtung, became more common.2) Peace which we pursue 

is new orders in South Korea,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d among 

East Asian countries. The most crucial part of these new orders is the 

end of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Pea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will transform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in South Korea, and consequently will change 

the relationships with Japan, China and the US. Unlike any other 

capitalism states, the South-North relationship remains as a key in 

influencing the characteristic and socio-economical aspects of the two 

nations. 

The peace and welfare state we pursue cannot be the issues of 

South Korea alone. Achievement of peaceful state and welfare state 

should assume that the both South and North Korea achieve their goal on 

a same level, whether it is by building a federation or total unification. 

In reality,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North Korea to follow the 

welfare level to that of South Korea’s. For the time being, the discussion 

is, therefore, confined to South Korea. Ultimately, the assumption that the 

both countries have to achieve the goal of welfare state together should 

2) Direct violence in its own has factors of offensiveness and retaliation, and it creates structured 

violence. The structured violence or indirect violence stems from the social structure. The concept 

includes imperialism, patriarchal system, and destruction of environment. Cultural violence consists 

of racism, militarism, westernism; indirect violence legalizes all of the above. Johan Galtung, 

“Peace from peaceful measure”, 87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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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 forgotten.

 

The division and warfare system and South Korea’s 

capitalism – Security nation, cold war-liberalism and cold war 

capitalism

 

To South Korea, the division and warfare state is a chronic 

right-wing dictatorship based on anti-communism. The ideology is cold 

war-liberalism, and the cold war-capitalism has been established in 

political and economical terms.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in this 

division and warfare state has been leading the South and North to 

achieve victory over each other, thus leading all legal, social, ethics and 

security system to support the growth of each country. In the process, 

identification of goal and ideology in social policies, and discussion 

among variou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organizations has been 

underdeveloped. 

Anti-communism is a form of political capital. It was functional in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formation of political struggles and 

primitive accumulation of the capital through the struggles. A system 

under anti-communism and cold war-liberalism offers only limited political 

activities and limited official political parties. Not only socialism but also 

social-democratic activities are restricted.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is not carried out fairly, because ideologies and policies can only 

be discussed in limited set of frames. Socialism parties after the truce 

have been totally demolished. The labor groups could not turn themselves 

into organized political force. Even if they have gain political force, they 

could not take issues regarding welfare, involvement in management, 

involvement in politics as their agenda. The resistance forces could 

criticize on development, security, liberalism issues. The criticism,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139

however, could not turn itself into an ideology unless some political 

mistakes or corruption from ruling party were revealed. These limitations 

have also led South Korea’s capitalism to give up pursuing the 

‘nationalism’ which the ‘non-alliance’ countries had developed. The parties 

that pursued nationalism could not be established in the first place, and 

as the failure of pursuing nationalism in the military government took 

place of the government after the military coup shows, nationalism 

political forces could not execute their ideology due to involvement of 

the US. Radical measures taken by the US after the Korean War, such as 

reorganization of Japanese conglomerates, reform on land and land 

owners, adaptation of universal suffrage, have shown some liberal aspects 

compared to the measures taken in South America that left land owners 

and related laws untouched. These measures, however, were only strategic 

moves of the US to establish firm foundation of cold war-liberalism in 

East Asia. 

Birth of Korean Jaebol(conglomerate) is not unrelated to cold 

war-liberalism and cold war capitalism. The growth of corporations took 

the form of jaebol in an environment in which subsidies and unoffi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not carried out in a clear manner; the 

recipient group of the support could only be operational under 

family-centered closed system in order to deal with lack of transparency 

of the system. The first factor that triggered the establishment of jaebol 

was transfer of government assets to private and privatization of banks. 

Most of the major companies in the 1950’s acquired companies from the 

government.3)  In other words, transfer of companies that Japanese had 

left in Korea to the private played the bigges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 companies. The decision to transfer them to the private was made 

under the pressure of anticommunism/liberalism. The government’s 

3) Papers from Kong Jaewook, Ryu Sangyoung and other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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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ication in supporting conglomerates including concentrated distribution 

of foreign aids, lending foreign currency to companies has fueled the 

growth of jaebol. In a state where government drives economy, a 

company has to have full control over the company to make decision fast 

enough to deal with political entities and to take the risk involved in it.4)  

Conglomerates naturally have gained their jaebol characteristics along the 

way. These jaebols were not only developed under market forces but also 

developed under nation’s capital oriented policies such as concentrat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effective control over the labor forces and 

permission from the state to exploit wealth fro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the division, warfare state and cold war-capitalism, ownership of 

company became unquestionable, and criticism on jaebol was treated as 

equal to communism which gave favorable ground for companies in terms 

of policy making and public discussion on market oriented ideology. At 

the same time, labor unions were being regarded as left-wing 

organizations or dissidents in the divisional state, and their right to strike 

was weakened. Judicial allowed full control of company to the employers, 

and yet extremely limited the right of employees to strike. Even after 

1987, a year of democratization, labor forces that tried any strike was 

doomed to be sentenced to jail. In the case of ‘strike inducement in the 

Korean Mint Corporation’, the public security department in the 

Prosecutor’s Office has induced a strike to suppress the labor force. 

Measures such as policy on arbitrating the disputes, ‘no-work-no-pay´ 

policy, encouragement of employer’s claim on damages have come to 

effect in demoralizing unions which made starting a strike practically 

impossible. So, for those who are in labor strike or minority groups in 

resistance, the situation always comes before them as warfare state or 

4) "Jaebol and Politics – The hidden history of growth of Jaebol", 1982, Park Byun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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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al law state. 

Welfare state in the divisional and warfare state nation was 

regarded as equal to job creation through economical growth. Welfare 

was not regarded as the people’s right due to the prevailing logics of 

national security and performance based competition structure imported 

from the US. Society in general was also ignorant of the fact that 

expansion of welfare in a nation occurs through political struggles, raising 

agendas from civil organization and debates among various political 

parties. Individuals who are in unfavorable position within market 

structure, the only alternative to the problem was to improve on 

individual, family, regional level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problem on 

organized group level. These phenomena contribute to the fact that South 

Korea’s public spending portion in GDP is still one of the lowest in 

OECD members. Low level of public spending in South Korea 

comparable to that of the US, a birth place of cold war-capitalism, and 

followers of Anglo-Saxon type capitalism, UK and Australia, indicates 

that South Korea society’s weakness in balancing the power between 

market and the public. The policy condition also reinforces anti-welfare 

and competition driven society in education, housing, and healthcare 

sectors.

    

Emphasis on national security in both countries requests for excessive 

spending on national defense. Over dependency in defense sector to the 

US has also led South Korea to be major customer of the US military 

industry. In the post-cold war era, South Korea is still in subordinate 

position to the US with rising cost from the US military budget. South 

Korea is spending more than twice the average military spending-to-GDP 

ratio of OECD, 1.4%, and North Korea is spending 24% of their GDP in 

military related budget. In result, the warfare state is worse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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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burden of paying tribute to the US, and excessive spending on 

defense sector is causing less likelihood of expanding social spending.  

  

The division and warfare state system under global post-cold 

war, global neo-liberalism condition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was overwhelmed by new political and 

economical orders of post-cold war and liberalization in global scale. In 

the course, democratization was taken into liberalization task. Development 

dictatorship states have foregone liberalization or welfare state, and 

directly developed into neo-liberalization state. However, South Korea 

could not disregard the course of history, and Korean style 

neo-liberalization was born. The new order was triggered by financial 

crisis and was implemented under coercion.

It is true that South Korea which has long history of nationalism, 

bureaucratic economy and judiciary submission to political force, and the 

government had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market by forming 

collusion between corporations and government. However, unlike a true 

welfare state, the government’s role in distributing wealth was weak, and 

oppression on labor force was excessive. It is ironical that neo-liberals 

and market fundamentalists have attacked some rudimentary welfare 

measures taken in Kim Dae Joong’s administrative as if South Korea is 

already a welfare state and the fact that crisis theory on welfare state 

thrives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and UK in terms of 

welfare.5) Central and Northern Europe and as well as the US and UK 

which have some foundation of welfare based on Keynesian all have 

experienced transition to neo-liberalism on the bases of democratized 

market, ruling by law, basic social security and infrastructure, and 

5) “Is there a future for welfare Korea?- In search of stakeholder’s welfare”, Ko Saeho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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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d labor union activities.

Consequently, countries that implemented neo-liberalism in 

development dictatorship or during the process of socialism reform and 

countries that implemented with some foundation on welfare experience 

clearly different issues. The common aspect of former case is that they 

had pursued dramatic reforms and open policy without democratization 

from the people, and they were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economy, 

thus less autonomy could be exercised. The exceptional cases were Chile 

in the 80’s and Jun Doo Hwan administration which implemented 

neo-liberalism policies from the beginning. In these cases, government or 

public entities have been representing various interest groups rather than 

public interest and often fell victim to the private capital.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case can be classified as 

neo-liberalism of modified development dictatorship.6)  Neo-liberalism 

from the US and UK focused on removing the protective measures in 

corporatism by government so that both corporations and labor maintains 

global competitiveness. During the mid and late 90’s when South Korea 

was trying to abandon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South Korea lacked 

corporatism and market democratization or liberalism foundations in 

socio-economic sense. Nation’s economy was too dependent on political 

bureaucratic organizations; illegal behaviors of massive capitals which 

were leading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model were not punished nor 

controlled;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were not transparent; rights of 

employees such as a right to express and to form organizations were not 

protected.

Somewhat ironical fact is that while South Korea was embracing 

6) “Neo-liberalism in Korea and transition to corporate-nation”, Kim Dongchu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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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order, neo-liberalism, in Kim Dae Jung administration, new 

significant steps were taken towards pacification and unification. The 

event which tried to change the structure of cold war occurred as the US 

was trying to transform South Korea from cold war related policy to 

neo-liberalism policy. This indicates that neo-liberalism policies have 

potential to ruin efforts to take next step in improving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 internal conflict caused by recent socio-economical 

polarization within South Korea was becoming more crucial factor in 

demolishing cold war structure in Korean Peninsula than weakening of 

South Korean economy by speculative capital that had bought Korean 

corporations like the Foreign Exchange Bank.7)  New Bush administration 

in the US also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However, internally, South Korea’s socio-economic situation played major 

role in ruining the pacification.

         

After 1997, cold war structure and neo-liberalism have been 

enforcing on a twofold in South Korea. These two forces have evolve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o maintain status quo rather than one 

demolishing the other. Open policy and deregulation policy of 

neo-liberalism have reinforced jaebol system, threatened democracy by 

fragmenting labor forces and mass producing temporary workers. These 

policies overwhelmed positive effects of democratization, introduction of 

new welfare policies, and the Tripartite Commission of Noh Moo Hyun 

and Kim Dae Joong administrations. The two former administrations, in 

effect, have resulted in the failure of the pacification by actively adopting 

neo-liberalism ideas and worsening the social polarization even though 

they have tried to expand welfare and peace by politically democratizing 

the country. Neo-liberal policies from the two administrations alienated 

the middle class and labor class; new force of development dictatorship 

7) “The unification policy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Kang Junggu,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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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ormed and new form of cold war authoritarianism has emerged.

 

Feasibility of overcoming the division, establishment of 

pacification and welfare state   

 

External factors such as war from time to time play a role in 

expanding social civil rights and act as a catalyst in building welfare 

state. It is to leverage internal solidarity, built by labor class based on 

nationalism ideology, to retaliate external enemies. Introduction of social 

insurance policy from Bismarck in Germany, 1881, can be explained by 

this perspective. Sweden and the US under the influence of cold war can 

be regarded as war-welfare state.8)  With this being mentioned, it can be 

said that all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efforts were to build front 

lines with the Soviet socialism and to persuade labor class and unions to 

turn to the system. The introduction of healthcare insurance in Park Jung 

Hee administration can be viewed within the context explained above as 

well. In order for a warfare state to expand civil rights or welfare 

policies, however, external and internal crisis have to have certain 

conditions for government to take strong stance on capital expenditure or 

policy making. In the case of Bismarck in Germany, government was 

able to persuade the labor class and introduce new policies because the 

labor class had spontaneous organizations and foundation for regional 

welfare.9)  Warfare states such as the US and Israel are characterized by 

severe inequality and low level of social welfare. Therefore, even if a 

state faces warfare and the state does not recognize the threat serious 

enough to compromise, then establishment of a welfare state is unlikely.  

  

8) “Welfare state along with peace state”, Koo Kapwoo, 2012

9) “Building a welfare state: the origin of German social democracy”, Park Keunka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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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warfare state has more negative aspects in building 

welfare state. A society in which life is not guaranteed tends to less 

prioritize socio-economic security. When a country cannot protect safety 

of individual and individual has to seek safety by themselves, social 

alliance is hard to build, and thus social force that drives to form welfare 

state is hard to come by. Even if the state tries various welfare policies 

because it is being threatened, recipient of welfare policies become 

passive, and the policies make it difficult for the minority groups to 

empower themselves. When a state engages in warfare or semi-warfare, 

ruling class of the state tends to regard social activities and labor 

movement as something that benefits the enemies; antiestablishment and 

political/labor movements lose ground. So, even a war contributes to 

welfare, it is only confined to a case of precautionary measure to the 

state where the actual war is not taking place in their own territory. 

Therefore, traditions of unity of society, formation of community, 

inter-class labor activities were critical factors in welfare state or welfare 

society in the past. These traditions have played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modern welfare states in which churches or village 

communities were well formed or societies with active political activitie

s.10)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transform from the divisional and 

semi-warfare state to peaceful nation in order to become a welfare state. 

South Korea should work on ending the warfare state and establishing 

initial peace phase in the Peninsula. The process should be driven and 

carried out by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ogether. 

The warfare state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s built internal 

hostile political structure chronically, and political conflict became 

10) Ko Saehoon, book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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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To South Korea, ‘North Korea’ factor plays as a black hole that 

draws all political and social issues. Further confli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or radic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regime is a possible 

threat that can make social reform agendas disappear altogether. The 

discussion on welfare state is meaningless, unless the division is under a 

predictable control system or both parties systemize the reduction in 

military spending. Second, anti-capitalism discussion in South Korea is 

often condemned as pro-North Korea act; welfare alliance is hard to form 

in this social condition. Again, overcoming the warfare state is a 

prerequisite in building welfare state based on alliance.11)  Third, South 

Korea’s extreme anti-communism has made the power of capital 

maximized to its fullest and resistance of the labor class weakened. In 

adopting pre-measures for welfare state such as increasing tax on the rich 

and corporations face hostil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here is not 

enough labor class power to stand against the capitalist class. Therefore, 

in pursuing welfare state, overcoming the division and establishing peace 

will ease the hostile view from conservative forces which will ultimately 

vitalize discussions on welfare and on increasing taxes. Fourth, 

overcoming the warfare state will help to find additional source of tax 

revenue for welfare by reducing military spending. Currently, military 

spending in South Korea accounts for 10% of annual budget and 2.5% of 

total GDP; the amount saved from reduced military spending will be 

significant.

More fundamental issue is that welfare system is a system that is 

based upon compromises between classes and integration of society as a 

whole. Theses bases are not found in the divisional and semi-warfare 

state. Evidences show that South Korea has institutionalized warfare state 

11) Professor Baek Nakchun points out that welfare discussion which lacks the recognition of the 

division is vulnerable to the attacks from conservative forces, “Building a system”, Baek Nakchu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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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aling with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it is evident in cases of 

labor strikes, city development problems, construction of a nuclear waste 

plant, ‘kangjung’ naval base issue and recent disputes around building 

new transmission towers. The government often takes forceful measures 

against the rightful protests or tries to bribe them. In the courses of 

shifting all burden caused from city development,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 to the victims solely, extreme resistance, 

violence and conflict among the victim arises. Korean society lacks the 

culture of making concession from the beneficiary entities or individuals 

in order to achieve social compromise. Even if the conflicts were 

repressed using violence, the situation is far from a peaceful state, and 

thus stakeholders and victims will be using extreme measures to achieve 

their goals and requirements.

After 1997, the need for welfare has been increasing, yet, 

subjectively, foundation of social discussion and compromise has been 

diminishing and capital-labor relationship had turned unfavorable to labor 

side, because neo-liberalism intensified the polarization and imparity. 

Criticism on Lee Myung Bak’s administration has developed around his 

policy on anti-North Korea. The criticism, at the same time, demands for 

reconciliation of the South and North. However, the demand was mainly 

from the capital and corporation side to vitalize Kaesung Complex and 

KeumKang Mountain travel business; it was not from the labor class or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corner that initiated the movement in 

organized form. Primarily, the agony and poverty of these classes stem 

from neo-liberalism or market fundamentalism. However, another reason 

why this trend persists is that cold war system in the Peninsula and 

consequent semi-warfare state and weak democratic foundation, and lastly, 

narrow political spectrum focused on conservative force have been 

working against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capital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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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sustaining civil society and labor class, 

recognition that reforms on the divisional and warfare state has to take 

place has to be spread. 

   

In conclusion, South Korea’s ability to overcome internal extreme 

conflicts, especially training ability to resolve conflict caused by different 

interests in nonviolent method should come before overcoming the 

divis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Establishing culture of resolving 

internal conflicts in South Korea will be valuable resource in 

compromising and reconciling within South-North relationship as well as 

to South Koreans’ ability to compromise some wealth for the welfare of 

the unified Korea and Koreans. Since South Korea holds the key 

initiative in South-North Relationship, it can be said that the end of 

internal political war is the most crucial momentum in transforming both 

countries into welfare states.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is clearly for 

defensive use. However, North Korea’s hostility has set the cause for 

Japan’s rearmament and strengthened conservative forces in South Korea. 

The only alternative, in effect, is leading North Korea to open up and to 

reform in a gradual path even though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remain critical issue to be solved. 

Economic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will pave the way for welfare 

state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it will lessen the burden for 

South Korea in supporting North Korea.

 

Workable Peace, Workabl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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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Korea, and low level of 

commitment to peace in the Peninsula do not guarantee the sustainable 

peace in the future. Currently, East Asian countries face similar situation 

with that of turbulent East Asia region in the latter era of Chosun 

dynasty.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4 devastating wars: war with 

Japanese in 1952, war with Qing dynasty,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Korean War. The Korean Peninsula fell victim to the numerous transitions 

of powers from the continental power to the maritime power, and vice 

versa. Pow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ve strong incentive to take 

over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y realize that even though there is 

no direct benefit by taking over the Peninsula, an emergence of foreign 

power in the Peninsula would be a threat to them. Whether it is the 

South or North, the foremost task is to build military power to deal with 

the intents of invasion by regional strong powers, and to expand 

diplomatic ability for it to act as a buffer in conflicts with strong 

powers. In a case of major conflict occurring, however, Korea with 

strong military power is not sufficient to prevent itself from falling to a 

scapegoat; Korean countries to need to establish peace state in the East 

Asian region in advanc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unthinkable 

without peace in the East Asia. In order for South Korea to function as 

a mediator, the South and North have to agree on peace state at low 

level and then persuade the surrounding strong powers that the unification 

will not be a threat to them.

In military perspective, East Asia is one of the regions with high tension 

and high military spending with next to Middle Eas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hina has been leading the competition in military spending. 

During 2001 and 2011, military spending in East Asia has increased by 

70%.12)  Certainly,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tension will be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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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into a war, since China is already a big part of global 

economy, and balance of power in global scale is still well maintained 

since the cold war. However, there needs to be a consensus among the 

strong powers that the unification will not be against their interests, 

because the division and truce state was formed by the strong powers 

themselves in the first place. Reinforcing pea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d building workable peace system in East Asia region at the 

same time are the premises of creating peaceful state in this multi-party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Nonetheless, the US is the main cause 

of recent territory conflict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Without the 

US’s active involvement in the issues, peace in East Asia seems 

unrealistic. 

The military power of the US still holds strong, however, the 

moral leadership and economical power are somewhat weakening.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economical dependency on China is deepening. 

Emergence of China, Japanese shift toward extreme right and backfire of 

American hegemony, provide new opportunity for the unification and 

peace in the Peninsula. At the same tim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possibility to extend the divisional state. Therefore, the South 

and North need to signal to the powers around the Peninsula that the 

unification will not be a major threat to them and pursue cautious 

reconciliation. In this process, the most important momentum will be the 

abilit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o democratize and to form social 

consensus. 

   

South Korea, Japan and China all suffer from internal 

socio-economic problems. Expansion of nationalism in each country will 

12) Seo Bohyuk, “Mechanism and structure of non-peace in Korean Peninsula”, Seoul National 

University Peace Unification research HK Peace Humanities research group, source book, 

17.May.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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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result in consumptive confrontations and hostility and reinforcement 

of right-wing force’s position. Japan’s re-recognition of their past history, 

China’s solutions to internal conflict and social issues and Korea’s 

advancement in the semi-warfare state should all progress collaboratively. 

However, economical problems make them difficult to achieve. In this 

sense, economical growth is crucial to these issues.

Welfare state is built based upon an assumption of economical 

growth, and therefore overcoming of the division and establishing peace 

should be a win-win strategy in economical terms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South Korea, the unification should be seen as a 

socio-economical agenda rather than nationalistic agenda. Building an 

economical community with North Korea should be developed as a means 

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al uncertainty and to boost 

underperforming domestic economy. Having a domestic market of at least 

70 million people will make big corporations to have some room in 

neo-liberalism dominated global market, and therefore prevent them from 

exploi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mporary workers as well. 

Strategies to become a developed country or a welfare state can be only 

formed under an assumption that Korea can utilize all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pulation including Koreans residing outside of the 

Peninsula. In the divisional state, independent diplomatic and military 

policy cannot be executed, and people’s lives in a country without total 

independency are in a cut-throat state. Any strategies without the 

assumption of peace state or the unified state can hardly have true 

momentum.13)  Strategies that do not assume the peace in East Asia and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re likely to remain 

theoretical ideas. 

13) Koo Kapwoo, book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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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ed, defining the term ‘welfare state’ has to be carried out first 

in discussing what welfare state South Korean and unified Korea should 

pursue. It is yet unclear what welfare state South Korea should and can 

build, Saenuri party goes with ‘customized residual welfare’ policy; the 

Integrated Democratic Party goes with ‘pseudo-universal welfare’ policy; 

liberal party goes with ‘universal welfare’ policy. Regardless of what 

policy each political parties pursues, the choice will be in the hands of 

dynamics of power and historical/cultural conditions. Increase in taxation 

is a key in the discussion. Without it, welfare state discussion becomes 

illusive. The increase in taxation requires rebalancing of power and 

concession from the upper class. At the same time, the cost in 

maintaining the system should be lowered by reducing social conflict and 

establishing social compromises. There is sense of urgency in the public 

that it is not sustainable with the current ruling class and big corporations 

in their place. Even the right-wing party, Saenuri party, asserts the need 

for democratization of econom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the 

trend can be also readily reversed. 

Opinions are gathered towards an idea that Korea should pursue an 

environment friendly and public participated welfare model rather than 

20th century’s European welfare model that allows active involvement of 

government. Lack of labor class that should be responsible for building 

welfare requests for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local 

community in building welfare state. If South and North Korea are to 

build sustainable society, environmental friendly welfare state is a 

mandatory; a lesson learned from the disaster in Fukushima, Japan. In 

conclusion, simply increasing taxes to secure funds for welfare is not 

sufficient to design blueprint for true welfare state. Systemically, creating 

and nurturing various unions and mutual aid association as providers of 

welfare is more important than unilateral reinforcement of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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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ing small business owners to participate actively is of grave 

importance due to the high portion of business owners in South Korean 

economy. The foremost priority, with the expansion of public spending in 

education, housing and healthcare, is to ease the market oriented policy 

and reorganization of structure to highlight solidarity and mutual aid.  

The premise to all of the changes mentioned above is that all social 

participants should engage in the process of compromises and discussions. 

This principle applies to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as well. 

 

Epilogue

 

Our goal is not to pursue a peace state in passive term, a state without 

war, but to realize a peace state in active term, a state with cause of 

conflict removed. The unification alone cannot solve the problem. The 

unification of Germany still does not solve the internal conflict altogether. 

Welfare throughout the whole unified nation will deliver true meaning of 

unification. Overcoming of the division and unification under the 21st 

Century’s neo-liberalism is inherently different to that of mid-20th 

Century’s. The nation we are to build will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20th century welfare state. The nation will have ability to deal with 

environmental and food supply issues, nuclear issues, issue that has 

recently been gathering attention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in Japan, 

and ability to protect its people while being a responsible global member 

that can collaboratively deal with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21st Century’s threat of war will be on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al issues, and so forth. Building a system to protect 

the people from the threat of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water resource 

is the uppermost task in hand. All of these lie in democratic and social 

solidarity foundation. As a nation develops democracy in it, the possibility 

of transforming into a welfare, peace oriented, 21st Century ec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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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s.14)  In this context, the unified Korea will be based on a whole 

new idea of nation.

The difficulty of peace/unific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lies in 

the fact that the issue seems alienated from everyday life of the people, 

and it is even regarded as giving up economical and social status of the 

people. The unification still remains something of an obvious or 

something out of sight from the people; only when localized issues such 

as the relocation of the US military base and threats from war, the 

slogan is realized and heard. Even though welfare agendas have been 

specific to individuals, actual welfare movements, however, were based on 

policies without any links to class or social relations. Peace and welfare 

issues are, in fact, strongly related to class structure and politics. Existing 

political forces and movements need to emphasize the relation more 

explicitly. It is the way to reinforce the welfare and peace alliance. The 

power of the alliances is still weak compared to that of the capital. 

However, enhancing the alliances’ power is the only way to prevent from 

capital leading the Korean issues alone.

Peace, unification and welfare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y. They are related to 21st Century idea of 

multi-cultural, multi-ethnic nation and issues surrounding on building 

Asian community beyond the concept of exclusivity. Drawing a blueprint 

detailing how the nation will be functional, what kind of rights and 

obligations will be given to the members. How will principles of 

democracy be specified is the most urgent matter.  

 

14) Johan Galtung, book mentioned above


